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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 자 내            용 비 고

’99.12.16

’00. 1.21

’00. 8.28

’01. 3. 9

’01. 3.26

’01. 3.26

～ ’02. 1

 접경지역지원법(안) 본회의 의결

 접경지역지원법 제정‧공포(법률 제6185호)

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정‧공포(대통령령 제16956호)

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개최(종합계획수립지침 심의)

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‧시달(인천‧경기‧강원)

 시도 접경지역계획(안) 수립‧추진

  - 주민 공청회 실시(`01.8～9월)

  - 계획(안) 취합(`01.11월)

  - 계획(안) 수정‧보완(`01.11～ )

의원입법

<표 6> 접경지역지원 추진상황

은 매우 중요한 마스터플랜인 만큼 종합계

획(안) 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정책적 

지침을 올바로 설정하여 연차별로 관련사

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

준비‧지도해 나갈 계획이다.

Ⅴ. 결  어 

미국경제의 회복조짐이 실물경제상의 여

러면에서 나타나고 있다. 미국시장의 영향

을 많이 받는 우리경제로서는 다행스런 일

이다. 하지만, 미국경기 회복이라는 낙관론

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이제 부터

는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

시장을 소위 3중(中東, 中南美, 中國)으로 

확대하거나 수출품도 다변화하는 새로운 

총체적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.

그 전략은 지방으로부터 발산되어야 하

고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된

다. 왜냐하면, 지방화는 곧 세계화이며 ｢地

方은 末端이 아니라 尖端｣이기 때문이다. 

국가경제를 살찌우고 작지만 일류 국가를  

만들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활력화가 무

엇보다 중요하며 지방경제는 국가경제의 

모세혈관과 같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

하도록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

한다.

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기업, 주민, 

지방자치단체, 중앙정부의 동반자적 협조관

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으며 IMF 

외환관리체제를 극복해 온 그 저력을 다시 

한 곳에 모아 총 결집해 나가야 하겠다.


